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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신한울 3․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

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
(한국경제, 12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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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
되는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는 전기사업법(제12조)

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

◇ 신한울 3․4호기의 경우, ‘17.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
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’21.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
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,
산업부는 그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

◇ 12.29일 한국경제 <“7,900억 들인 신한울 3․4호기, 내년초 ‘고철’
된다”>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신한울 3․4호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되고
내년 2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 시

ㅇ 정부는 신한울 3․4호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년 2월부터
본격적 원전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

ㅇ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해 원전 건설을 합법적으로 백지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신한울3,4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,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
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공급물량
에서 제외된 것임

□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전사업

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

ㅇ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따라
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

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

□ 신한울 3․4호기의 경우, ‘17.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이로
부터 4년 내 즉 ’21.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

못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,

ㅇ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

※ 문의: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20) / 주현동 서기관(044-203-5326)
윤요한 전력산업과장(044-203-5150) / 김동환 팀장(044-203-5151)


